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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 12. 30 (목)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35 -

“엄마와 아기의 첫 만남부터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공약 발표

○ 산후조리원은 산모 75% 이상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지만 공공 역할 미약

○ 13곳의 공공산후조리원, 전액 지방비로 건립 및 운영 중

○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의욕적으로 추진한 공공산후조리원 모델, 전국 확산

○ 산후조리원 없는 지역부터 확대, 출산 및 양육의 지역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약속하는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을 30일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모든 아기는 우리 모두의 아기”라며, 산후조리와 돌봄은 모든 산

모와 아기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임을 강조했다. 

이미 산모의 7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정도로 산후조리원은 보편적 출산후 돌봄 

서비스로 정착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의 절대 다수가 사설이고 공공서비스의 비중

은 매우 미약하다.

비용 역시 큰 부담이다. 2020년 기준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은 2주 기준 평균 274

만원, 최고 2,600만원으로 막 출산한 젊은 부모에게 상당한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로 

아기와 산모가 시작부더 경제력에 따른 돌봄 격차를 경험하게 된다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밝혔다.

특히 인구가 적은 시군의 경우 아예 산후조리원 자체가 없다. 이로 인해 출산 직후의 

몸으로 신생아와 함께 멀리 떨어진 곳으로 ‘원정산후조리’를 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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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이미 2015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전국 최초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을 추진한 바 있다. 물론 당시 박근혜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이후 경기도지사

로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를 설립해‘예약 전쟁’까지 빚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이미 전국적으로 13곳에 설립되었지만, 사업운영과 확대에 한계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전액 지방비로만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공산후조리원은 좋은 서비스를 적정 가격에 제공하고, 취약계층에는 더 저

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재정지원이 필요하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이 절실한 지역은 

재정자립도도 낮은 경우가 많다고 민주당 선대위는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산모와 아기가 태어난 지역과 경제력에 따라 차별을 겪

어서는 안된다”며 “취약한 지역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정

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끝)

문의 : 정책본부 02-263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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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설명자료 

(1) 시도별 산후조리원 현황

(‘21.6월 기준, 단위 : 개소)

 * 휴업 포함

 (2) 산후조리원 평균요금, 최고/최저 금액 10순위 

<산후조리원 평균 요금>

<산후조리원 비용 최고·최저 10개소(일반실&특실)>

(’20.12월 기준, 단위: 만원)

구
분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16 612 157 29 30 33 9 19 8 1 185 17 13 17 18 10 23 33 10
‘17 598 150 29 32 32 9 19 9 2 179 16 13 18 17 10 21 33 9
‘18 571 148 28 26 31 8 17 8 6 171 16 12 18 16 11 18 29 8
‘19 534 134 29 24 30 8 13 7 6 160 16 12 17 15 11 15 28 9
‘20 519 128 26 24 28 7 12 7 6 159 18 12 15 14 12 14 29 8
’21 508 122 27 22 29 6 11 8 7 156 17 11 15 14 12 16 27 8

(’20.12월 기준, 단위: 만원)

구분
전국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 234 314 163 209 202 190 219 224 200 231 197 185 222 157 146 183 169 188

‘17 241 317 182 202 208 200 239 214 265 239 203 179 233 153 167 188 184 195

‘18 252 330 180 219 221 222 240 236 345 251 215 187 234 152 165 186 182 206

‘19 263 352 187 232 238 225 265 261 300 262 219 177 230 160 174 198 198 191

‘20 274 375 198 237 249 229 252 270 278 276 217 177 234 165 169 191 209 232

 * 2주, 일반실기준(실별 요금차이가 있는 경우 높은 금액, 일반실이 없을 경우 특실로 계산, 휴업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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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실 2주 요금 기준

(3)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역(13곳)
 

 ㅇ 서울 송파, 경기 여주, 강원 삼척-철원-양구, 충남 홍성*, 전남 해남-강진-완도-

나주, 경북 울진, 제주 서귀포, 울산 북구

   * 울산북구 최근 개설, 홍성의료원 부설 공공산후조리원 현재 휴업중

   * 포천- 2022년 개원 예정(경기도 2호)

<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20.12월 기준) >
(단위: 명, 만원)

지역
산후

조리원명
개소일

운영
형태

일평균
영유아 수

이용
요금*

지원 대상
 및 규모

서울 
송파구

송파산모건강증진
센터 산후조리원

’12.9월 직영 13 350
․취약계층 산모 
 : 이용료 30% 감면

경기
여주시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19.5월
위탁

(경기도의료원)
10 168

․취약계층 산모
 : 이용료 50%감면

강원
삼척시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16.2월
직영

(강원도 
삼척의료원)

6 180
․삼척시 거주 산모 
 : 이용료 100% 지원

강원
철원군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20.1월
위탁

(철원병원)
- 179

․취약계층 산모
 : 이용료 70%감면

강원
양구군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20.7월
위탁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

4 180

․1년이상 거주 100% 감면
․1년미만 거주  50% 감면
․인근시군(인제,화천) 
 : 30% 감면

충남 
홍성군

홍성의료원 부설
산후조리원

’13.4월
직영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휴업** 180
․취약계층 산모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8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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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예산 추정
 

 ㅇ 최근 건립 & 개원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 시설당 건립비용 = 41억원

   * 리모델링 개원 예정(홍성의료원)은 제외, 순수 신축 산후조리원

   * 단 양구 <분만취약지>, <인구소멸지역>, 철원 <접경지역 발전> 명목으로 국비(특교) 반영됨. 

    

장소 완공시기 금액(천원)

강원 철원 2020 5,053,000 

강원 양구 2020 2,339,983 

경기 포천 2022.1 예정 5,400,000 

경북 김천 2022.4 예정 5,559,000 

전남 나주 2020 2,200,000 

계 20,551,983 

시설당 평균 건립비 4,110,397

ㅇ 분만 및 산후조리 취약지 중 수요가 있는 지역 10군데 가정

   →건립비 41억원 × 10곳 × 국비지원 50% = 205억원

지역
산후

조리원명
개소일

운영
형태

일평균
영유아 수

이용
요금*

지원 대상
 및 규모

전남
해남군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15.9월
위탁

(해남병원)
6 154

․취약계층 산모
 : 이용료 70% 감면

전남
강진군

전남2호
공공산후조리원

‘18.5월
위탁

(강진의료원)
3.7 154

․취약계층 산모
 : 이용료 70% 감면

전남
완도군

전남3호
공공산후조리원

‘19.6월
위탁

(완도 대성병원)
3 154

․취약계층 산모
 : 이용료 70% 감면

전남
나주시

전남4호
공공산후조리원

’20.12원
위탁

(빛가람종합병원)
8 154

․취약계층 산모
 : 이용료 70% 감면

경북
울진군

울진군 
공공산후조리원

’20.11월
위탁

(울진군의료원)
3.5 182

․별도 기준 해당자 
 : 50%
․울진군민 : 30%
․경북도민 : 10%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13.3월
위탁

(서귀포의료원)
6.5 154

․취약계층 산모
 : 이용료 50% 감면

* 이용요금은 2주, 일반실 기준
** 홍성의료원 부설 산후조리원은 ’13.6월 이용 인원 저조로 휴업 후, ’14.5월 운영 재개했으나 

’16.11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집단감염으로 다시 휴업함. 리모델링하여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으로 ’22년 개원 예정임

*** 보건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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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작성자료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Q&A

Q1. 공공산후조리원이 꼭 필요한가요?

☞ 공공산후조리원은 현재 지자체별 운영이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설 산
후조리원에 비해 더 저렴한 요금으로 품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설 조리원과 달리 계층의 특성(소득,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별도의 지원도 있
습니다. 즉 서비스는 균등하게 제공하지만, 부담은 능력과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시
행중입니다.
한편 강원도의 사례를 보면 2019년까지 주요 도시(원주,춘천,강릉 등) 외 대다수 지역
에 산후조리원 자체가 없어 산모들이 ‘원정산후조리’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삼
척,철원,양구 등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많이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여전히 산후조리원 하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수요가 
적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큽니다. 이렇듯 <산후조리원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산후조리원을 확대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출산 후 온전한 회복과 산후조리가 가능하
도록 국가의 책임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Q2. 기존 산후조리원 운영 사업주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요?

☞ 일단 ‘無산후조리원’ 지역부터 공공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면 반발은 없으리라 생각합
니다.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충 때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민간과 
공공이 조화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이 독점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의 대부분을 민간에 맡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
다. 특히 <서비스의 표준화>와 <질 향상>을 촉진해 상호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리
라 생각합니다. 

Q3. 산후조리원까지 정부가 진출하는 건 재정낭비 아닌가요?

☞ 이미 13곳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 중이고, 많은 지자체들이 확대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국가보조사업이 아니다 보니 전액 지방예산으로 사업이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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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어차피 나가야 할 공공예산이라면, 지역별 재정자립도 편차가 큰 지자체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어린이집 등 다른 시설과 달리 이용자의 자기부담 비율이 상당합니다.
즉, 여타 출산, 보육, 육아와 관련한 사회서비스와 비교할 때 비용투자 대비 효율성이 
높다 할 수 있습니다.

 


